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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와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송 정 안

   1)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심이 아닌 참여제약에 의해 설명하고 자원

봉사 정부지출이 참여제약에 의한 개인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참여제약 관점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원･기회 제약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참여제약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 개인들

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원봉사 개인차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2015년 

행정자치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정부지출 자료와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만 19세 이상 34,304명을 

대상으로 일반화된위계적선형모형(HGL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에서 시간･지식의 자원제

약과 네트워크 기회제약은 유의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이러한 제약들에 

의한 개인 차이를 조절하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원봉사, 합리적 선택, 참여 제약, 자원봉사정책, 거버넌스

Ⅰ. 서론

자원봉사연구는 그간 주로 개인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Wilson, 2010). 이러한 경향의 자원봉사연구는 나이, 성별, 소득 등 인구사회

학적 요인에 따른 개인 차이를 발견해왔으며(강철희, 2003; 김성경, 2009; Musick & Wilson, 2007; 

Sundeen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자본 형성, 사회통합에의 기여, 공공서비스 생산

의 협력자 등 점차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주목받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

의 폭이 넓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의 자원봉사연구는 다

음의 두 가지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탐색적인 기술적 연구 경향은 자원봉사활동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구축･구인효과”)의 일부(구

인효과)를 수정한 것이며, 아름다운재단 ‘2016기부문화석박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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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공백을 낳고 있다. 둘째, 그 결과 자원봉사 

활동의 개인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정부가 대응해야하는가, 어떻

게 대응해야 근거를 마련할 수 하는가 등의 있는 설명적인 경험적 연구로서의 자원봉사정책 연구 

또한 충분히 축적되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이민창, 2008).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자원봉사정책의 영향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탐색적으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투입을 통해 ‘누가 참여하는가’라는 질문 위주로 자원봉사 개인차를 묻

던 방식에서 벗어나, ‘왜 참여하지 않는가’의 참여제약 관점의 분석(Brady et al., 1995)을 진행해보

고자 한다. 이는 자원봉사활동도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를 갖는 관점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일 자원봉사가 합리적 선택이라면 개인은 제도적으로 개인이 처한 제약

이 완화되거나 악화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자원봉사정책은 그 중 매우 직접

적으로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러한 개인과 정책 간의 역동성을 조망해주며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에 영향을 미치

는가의 논증이 시작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에 대한 접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원과 기회와 같은 참여제약에 따라 개인의 자원봉사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자원봉사정책은 개인들의 참여제약에 의한 차이를 조절하

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질문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풀어가 보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검토로서 왜 개인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개인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

참여제약의 원인을 분류한 Brady 외(1995)의 연구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합리적 선택 관점을 분

석한다. 개인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차이에 대한 지역수준의 정부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할 것이

다. 다음으로, 이론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자원봉사정책

이 실행되고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각 지역에 속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자원봉사 정부지

출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

대로 자원봉사연구와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1. 자원봉사 참여제약과 자원봉사 개인 차이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심의 자원봉사연구

역사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비영리섹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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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왔다(Kidd, 2002). 그간 자원봉사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을 공유하며 어떠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관찰해왔다. 나

이, 성별, 인종, 혼인, 장애, 학력, 소득 등 다양한 특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정도 및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나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영향관계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Inglehart(2003)의 31개 국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자원봉사와 나이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한국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원봉

사 참여 기간과 빈도가 컸다(강철희, 2003). 한편, 나이와 자원봉사의 참여정도는 서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성경, 2007).

성별 역시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의 

성별 차이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Andreoni et al, 2003; Mesch et al., 2006), 남성과 여성 간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 Chang, 2007). 한국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김성경, 2009; 김태홍 외, 2007), 참여율이 아닌 회수, 시간에 따라서

는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김태홍 외, 2007).

혼인 여부 역시 자원봉사참여 정도에 영향을 준다. 대체로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미

혼보다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Wilson, 2010). Taniguchi(2006)

는 특히 혼인상태라는 가족 특성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남녀 간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도 보여주었으며, 김태홍 외(2007)에서도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요인으로서 특히 학력과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기, 2009; 이

진이･김태완, 2015; Wilson, 2010; Wilson & Musick, 1997). 이는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기부, 단체

활동, 정치참여 등 여러 유형의 시민참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Smith, 1994). 그러나 이용관

(2015)에서는 교육･소득수준이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김태홍 외, 2007; Lee & Chang, 2007).

한편,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고용 여부)는 소득수준과는 구별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용관(2015)은 소득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자원봉사

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Apinunmahakul 외(2009)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

람들이 경제활동 인구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여부는 소득수준

과 달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 여부는 장애인들이 자원봉사 참여자보다는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강하게 인식되는 점으로 인해 아직 국내외 공식 통계들에서 참여자 요인으로 잘 다루어지지는 않

고 있다. 그러나 점차 장애를 지니는 사람들 역시 자원봉사 참여자로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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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학적인 기회(Trembath et al., 2010), 심

리･의학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있으며 질적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강한 참여 의향과 동기들이 알

려지고 있다(Bruce, 2006).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그간의 자원봉사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

나 아쉬운 점은 자칫 단순한 영향요인들의 제시에 그칠 뿐 왜 특정 영향이나 개인 차이가 나타나

는가에 대한 설명의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검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연구들

마다의 상충하는 결과의 이유를 알아낼 근거를 발견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기존 연구 관점의 극복 

일환으로 다음에서는 개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가의 참여제약 관점과 이

러한 관점이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참여제약 중심의 자원봉사연구: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

Brady 외(1995)에 따르면, 개인들은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

서 제약을 받는다. 첫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can't'), 둘째, 개인적인 관

심의 제약으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don't want'), 셋째,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not 

asked')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Brady 외(1995)의 구분에 따라 자원의 제약, 관심의 제약, 기회의 제

약에 의해 자원봉사활동 역시 개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자원의 제약은 다시 시간 자원(time), 금전적 자원(money), 활동에 필요한 지식･기술 자원(skills)

으로 나뉜다(Brady et al., 1995: 273). Musick 외(2000) 역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약을 분석하며 

자원봉사도 일종의 생산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시간, 금전적 자원, 기술을 중

요한 자원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한 바 있다. 시간, 경제적 여건, 지식 및 기술은 개인의 보유하

고 있는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자원의 획득과 축적의 용이함이 다를 수밖에 없다(Sundeen et al., 2007; Wilson, 2010). 이

러한 자원의 유형과 유형별 자원의 양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어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자원봉사활동이 무급의 자발적인 봉사이지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이라

는 점을 말해주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합리적 선택’(Lee & Brudney, 2009)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들은 소득, 교육, 시간 등의 여러 유형의 자원과 

자원의 양에 따라 행위하며, 이러한 자원의 분포가 달라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자원 공급자인 자

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umkin(2009) 역시 비영리활동

은 서비스 공급자, 즉, 가치, 표현, 이해 등의 비영리행위자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을 시사한 바 있다. 

자원봉사연구들에서 두 번째 장애요인인 관심의 제약은 세 번째 장애요인인 기회의 제약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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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루어지고 있다(Lukka & Ellis, 2001; McBride, 2006; Sundeen et al., 2007; Wilson, 2010). 이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모든 경우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 

기회에 노출되지 못하거나 요청을 받지 못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문제적이라고 여

기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특정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자

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활동을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사회적 배제나 기회의 불균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Brady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도 관심의 제약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자원의 제약에 이어 

기회의 제약만을 다루고자 한다. 

기회의 제약은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경로의 문제와 이와 무관하지 않은 특정 그룹

에 대한 관습적인 참여 배제의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McBride, 2006; Turner, 2006). 이러한 점에서 자원봉사연구들은 네트워크와 참여관습의 문제를 

기회제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Lee와 Brudney(2009)는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

결되어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원봉사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직접 요청받을 확률도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 때 네트워크 내 자

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단발적 자원봉사보다 지속적인 자원봉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Rotolo & Berg, 2010). 네트워크 노출 여부 및 정도에 관여하는 개인의 생활패

턴으로는 단체참여, 학교생활, 가족과의 동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Wilson, 2010).

그런데 네트워크 요인과 더불어 기회제약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참여관

습과 이로 인한 상대적인 참여배제의 문제이다. Sundeen 외(2007)은 자원봉사에 대한 무관심은 나

이가 많을수록, 비주류 인종일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자

원봉사활동의 문화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보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그룹이라는 인식의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 참여관습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원봉사가 덜 요청되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ukka와 Ellis(2001) 역시 자원봉사가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서 참여의 차이를 양산할 수 있다

는 점을 고찰하였다. 즉,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이미 형성된 참여의 관습, 신화, 고정관념 등의 문화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영국에서 자원봉사는 장애인은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

이지 참여자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시간이 많은 중년의 중산층 여자들이 주로 하는 활동으

로 인식되었다. Musick과 Wilson(2007: 290)은 모든 이들이 자원 봉사참여를 권고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영리조직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참여역량이 높은 사람일 경

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회제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룹은 장애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Granville, 2000; Hustinx et al., 2010; Miller et al., 2002; Musick & Wilson, 

2007; IVR, 2004).

자원봉사활동은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수집, 신청, 연계, 활동,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오세영, 2011), 이를 거쳐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거래비용을 발

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히 기회제약에 민감한 그룹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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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킬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 속해있음으로 해서 자원봉사 정보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쉽고 활

동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Lee

와 Brudney(2009) 역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가 단지 좁은 의미의 자원 제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관련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

기도 하였다. 참여관습에 의해 배제되기 쉬운 그룹 역시 같은 이유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당연시

되는 그룹 대비 높은 거래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자원봉사는 분명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함에

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개인들은 기회제약에 다르게 노출되어 있어 고르게 자원봉사에 참

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자원과 기회의 제약과 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룹들은 저조한 자

원봉사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예측된다. 이는 자원과 기회의 제약이 모두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비용을 높이기 때문

에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원과 기회가 풍부한 그룹 대비 덜 참여하

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닌 세 가지 두 가

지 제약(자원과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참여 차이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가설1. 자원과 기회 제약을 많이 받는 개인은 그렇지 않는 개인보다 자원봉사 정도가 저조할 것이다. 

2. 자원봉사 정부지출과 자원봉사 참여 개인 차이

1) 한국의 자원봉사정책과 정부지출

한국의 자원봉사정책은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모든 특별시･광

역시도와 시･군･구 기초단체에 총 247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서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 정부

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이전 199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먼저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초단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센터 설치가 완료된 것

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통해서였으며 해당 법률 체계 안에서 센터 지원의 규모가 확장되고 자

원봉사관리 또한 보다 체계화된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4). 

자원봉사센터라는 독특한 비영리조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봉사자원 개발 및 

연계라는 목적에 특정하는 자원봉사개발 인프라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고 있다.1) 국제적으로는 비교적 최근 확장되고 있는 비영리조직 인프라 유형으로서 자원봉

사정책 발생 시기와 유사하게 1990년대에 확산된다(van den Bos, 2012. Lorentzen & Henriksen, 

2014에서 재인용). van den Bos(2014: 17)에 의하면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

1)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www.iave.org).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와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05

덜란드, 노르웨이 기준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Brudney & Woodworth, 2014에서 재인용). 

자원봉사자들을 구인하기 위해 선택되는 정책수단들도 여러 국가들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이 관찰된다(Pennen, 2003. Haski-Leventhal et al., 2010에서 재인용). 자원봉사센터라는 인프라에

는 모든 인프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기기 외 설치 목적에 관련되는 자원봉사관

리 전문화,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자원봉사자 보호, 자원봉사자 교육, 인정보상, 자원봉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과 관련된 투입이 이루어진다.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센터 기능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크게 여섯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시･
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셋째,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넷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다섯째,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여섯째, 그 밖에 시･군･자치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투입은 크게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일반관리부분과 시민

사회 파트너와의 협력에 특화된 협력관리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파트너는 

다시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다. 집행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은 자원봉사에 관

련된 모집, 교육, 홍보, 정보, 보호, 인정보상 등으로 특화되고 있음이 관찰된다(행정자치부, 2015). 

이상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종합하여 이들의 투입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인프라 일반 영역
시민사회 협력관리

시민사회･지역사회 개별 시민 (자원봉사자)

예산, 인력, 직원교육
설비 투입, 운영

행정일반관리 지원

자원봉사자들을
비영리조직 연계

시민사회 파트너십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자원봉사 홍보 및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 보호, 인정보상

자원봉사활동 인증

한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자원봉사정책의 거의 

모든 지출을 포괄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재원의 구조는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비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로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지출 내용은 자원봉사자상해보험과 자원봉사센터 1인 코디네이터(비

정규 인력) 인건비만이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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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원봉사센터 예산 변화 추이 (2005-2014)

연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2005  30,691 - 8,027 22,664

2006  30,751 1,670 8,262 20,819

2007  46,360 4,105 12,363 29,892

2008  60,122 5,845 15,575 38,702

2009  64,888 5,454 15,587 43,847

2010  68,534 5,454 15,181 47,899

2011  73,113 8,053 16,837 48,223

2012  79,206 7,505 16,562 55,139

2013  81,864 6,719 19,190 55,955

2014  86,560 7,052 24,316 55,192

자료: 2015 자원봉사센터 현황 (안전행정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단위: 백만원

2) 자원봉사 정부지출과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

제도는 평형상태(equilibrium)로서, 규범(norm)으로서, 규칙(rule)으로서의 제도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Crawford & Ostrom, 1995). North(1990:3)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사회 내 게임의 규칙으로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제약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규칙으로서

의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제

도는 작동의 결과 예측불가능하거나 자의적인 결과를 내놓지도 않는다(Shepsle, 2006). 제도는 오

히려 게임의 규칙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교환의 이익을 낳는 경향이 있다(Weingast, 

1979). 따라서 제도는 편익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데 기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제도가 구조화하

는 사회적 평형상태(structure-induced equilibrium)를 가져오게 된다(Shepsle, 1979).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참여에 소득수준에 따

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tadelmann-Steffen, 2011)나 시간자원이 부족한 사람들(피고

용인)의 경우는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참여를 구인(crowd-in)한다는 분석결과(Bartels et 

al., 2013), 공립학교들의 청년자원봉사정책이 여성 대비 남성 그룹의 자원봉사참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Nesbit, 2008) 등은 공공정책의 실행에는 인구사회학적 그룹에 따라 달라지

는 규칙의 존재를 시사한다. 교환의 규칙으로서의 제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 연구결과들은 각각 

정책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개인들의 자원봉사참여에 있어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제도로 작동

하고 있거나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편익을 배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영향이 축적되어 사회 내 자원봉사 참여의 평형상태, 즉, 자원봉사 참여의 국가별 경향성

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사유재소비이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자체는 아니지만, 정부지출의 비영리섹터 민

간자원 구축(crowd-out)･구인(crowd-in)효과 논의 속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에도 참여가격이 존재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개입을 통해 참여제약을 완화하여 개인의 활동을 구인할 수 있다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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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도주의’의 논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이론이다. 그간 정부행위와 비영리행위 관계 연구들은 

사유재소비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오히려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자원봉사 및 기부 등 개인

의 비영리활동이 경제활동, 즉,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실제 정부지출이 개인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dreoni(1990)는 비영리행위자가 순수한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개인들이 기부를 통해 얻는 개

인적 효용이 중요하며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얻는 사회적 인정, 명예 등 다양한 만족이 있다는 점

(warm-glow effect)을 주목한다. 비영리행위자들(자원봉사자, 기부자)은 전적으로 사회의 공공서

비스 수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소비, 기부행위, 사회적 수요의 함수에 의해 기부

의 효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Andreoni, 1989･1990).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행위 자

체로부터의 여러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기부의 가격이 낮아지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사적 소비, 사

회적 수요, 기부의 함수 속에 기부의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Andreoni, 1989･1990).

Andreoni(1990)의 분석은 이러한 개인들의 선호에 대해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저소득

층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면 저소득층도 기부 가격이 낮아져 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공식적 제도를 통한 개인의 선호 창출, 즉,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는 인간의 상

호작용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출을 통해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 참여와 

개인의 선호를 조율하여 새로운 평형상태를 산출하는 제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개입으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비선호가 변화되어 참여의 선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

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정책이 제약을 받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새로

운 평형상태가 산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로 기부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정부 개입에 상관

없이 자원봉사 참여 자체로부터 의미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과 자원봉사 참여비용이 상대

적으로 높아 정부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저참여 그룹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정

책에 의해 민간으로 자원이 이전될 경우 이러한 정부지출은 개인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자원봉사정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에게 직접 자원이전을 일으키는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에 민감한 참여 고비용 그룹의 자원봉사활동 구인 가능성이 예

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정부가 자원봉사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자원이전을 일으켜 

자원봉사활동의 구인효과를 일으키고자 할 때, 정부지출의 의도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

치고자 하여도,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합리적 선택의 특성, 개인에 따라 다른 효용의 존재로 인해, 개

인마다 다른 차별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tadelmann-Steffen(2011)은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참여에 대해 주효과로서는 구축의 영향을 미치나 소득수준에 따라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오히려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이들의 참여를 구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복지지출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여유자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진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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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자원봉사 정부지출 역시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제약 요인에 따라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개인마다 다른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자원과 기회 제약에 의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참여

제약에 의한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자원봉사정책의 역할이 왜 그리

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검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자원(시간, 금전, 지식)과 기

회 제약에 따른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차이에 대한 가설과 이러한 차이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

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해당 가설들에 근거한 다음의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원봉사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이전되는 정부지출이 개인들의 자원

봉사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원봉사정책이 실행되는 단위인 16개 광역자치단체

별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지역에 속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자원봉사 참여 여부’이며 ‘자원봉사 참여 

여부’의 조작적 정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가 종속변수

를 측정하는 데 있어 활용한 자료는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이다. 이는 2년마다 조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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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16개 광역자치단체 만 19세 이상 성인 총 34,3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광역자

치단체별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election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을 활

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

녀교육, 국가 및 지역행사, 재난재해 구호,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로 본 연구는 자료가 제공하는 

모든 범위를 분석에서 포괄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수준 변인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의 참여제약 요인이다. 이는 크게 자원제약

요인과 기회제약요인으로 나뉜다. 개인 수준 독립변수는 ‘자원제약’은 금전적, 시간, 지식 요인 세 

가지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기회제약’은 네트워크와 참여관습 두 가지 하위 변수로 구성된

다. 개인의 자원봉사참여 제약요인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서 금전 제약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수준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7수준으

로 측정되었다. 이는 등간척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특정 수준을 기준으로 이분형 변

수화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정보량을 유지하도록 연속변수를 유지하여 활용하였다. 자원제

약 중 시간 제약요인은 경제활동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2015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경제활동여

부는 공식적인 고용상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여부를 포함하여 측정되었다. 자원봉사 참

여에 대한 자원제약으로서 기술･지식 제약요인은 학력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서 학력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1수준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4수준이 측정되었다. 

이 역시 금전 제약요인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연속변수 그대로 활용하였다.

기회제약은 네트워크 제약과 참여관습 제약요인으로 나뉜다. 네트워크 요인은 단체참여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단체참여는 여러 취미동아리,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참여 단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는가의 여부만을 측

정하였다. 이 역시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활용하였다. 참여관습 제약요인은 이미 형성된 자원

봉사문화에 의해 자원봉사 참여자로 요청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원봉

사 참여자로 인식되기 보다는 수혜자로 인식되기 쉬운 개인 특성으로 장애보유 여부를 통해 참여

관습 제약요인을 조작화하였다. 이는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측정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유무를 통해 측정되었다. 

조절변수로서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지역수준 변수로서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집행되는 ‘자원

봉사 정부지출’로서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 규모’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발간하는 자원봉사센터현황(2015)의 2014년도 예산 수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나뉘어 투입되었다. 개인수준에서 투입된 나

이, 성별, 가구원수, 기부여부 요인은 기존 연구들에서 자원봉사 참여 선택이나 정도, 의향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측정 역시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근거하였

다. 투입된 지역수준 통제변수 역시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파악되는 변수로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공공복지지출 규모, 지역경제 규모, 지역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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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밀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의 지대추구 규모가 투입되었다(<표 3> 참조). 

<표 3> 변수 측정방식과 자료출처

변수층위와
변수유형

변수명과 측정문항 자료

개인 수준
(1수준)

종속
변수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 
- 자원봉사 참여 여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
험의 유무 (0: 없음, 1: 있음)

2015 사회조사
(통계청, 2015)

독립
변수

•자원제약(금전):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1: 100만원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7: 600만원 이상)

•자원제약(시간): 경제활동 여부 (0: 미취업 혹은 비경제활동
=시간제약 저, 1: 취업 혹은 경제활동=시간제약 고) 

•자원제약(지식): 학력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
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이상)

•기회제약(네트워크): 단체참여 여부 (0: 단체참여 무, 1: 단
체참여 유)

•기회제약(참여관습): 장애 여부 (0: 장애인카드 소유 무=비
장애, 1: 장애인카드 소유=장애)

2015 사회조사
(통계청, 2015)

통제
변수

나이 (만19세 이상: 비율변수로 투입)
성별 (0: 남, 1: 여)
가구원수 (1: 1인, 2: 2인, 3: 3인, 4: 4인 이상)
기부여부 (0: 기부 안함, 1: 기부 한적 있음/ 기준: 지난 1년 
동안)

2015 사회조사
(통계청, 2015)

지역 수준
(2수준)

조절
변수

•자원봉사 정부지출: 광역자치단체 지역자원봉사센터들의 
총예산 (단위: 억원)

지역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
(행정자치부, 2014, 2015)

통제
변수

지역경제규모*: 광역자치단체 1인당 GRDP (1인당 지역총
생산량, 단위: 백만원)
인구밀도*: 광역자치단체 면적 대비 인구수 (인구/㎢, 단위: 
천명)
공공복지지출**: 광역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
하는 비율 (%)
물가상승률**: 광역자치단체별 물가상승률 (%)
지대추구규모***: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 지대추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Katz & Rosenburg(1989) 방식 추정)

*2014 KOSIS 
(통계청, 2016)
**2014 재정고 (행정자치부, 2015)
***송정안(2016)

3. 분석방법

자원･기회제약에 따른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차이에 이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HLM7 통계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여부로 측정되는 자원봉사 참여 정도와 자원봉사 정부지출 규

모로 측정되는 자원봉사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가 

자원봉사참여 제약요인이라는 개인수준(1수준)과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지역수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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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다층적 혹은 위계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은 이렇듯 개인과 집단차원 변수들이 함께 분석에 포함되는 내포된 데이터(nested data) 혹은 

위계적 데이터(hierarchical data)에서 층위가 다른 변수들이 개인수준(1수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Raudenbush & Bryk, 2002). 그런데 본 연구가 

활용한 일반화된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은 그 중 특수한 

경우로, 종속변수(자원봉사 참여 여부)가 이분형 변수로서 정규성과 선형성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 즉, 종속변수가 정규분포 대신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모형은 자료가 다층분석의 가정을 위배하여 HLM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는 이항 로지스틱 다층모형(binominal 

logistic multilevel model)이 적용된다. 본 연구가 활용한 HLM7 프로그램에서는 베르누이 분포

(Bernoulli distribution)를 적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분석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원

봉사 참여 선택(Y=1) 확률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X라는 독립변수 투입의 조건함

수를 검증하는 과정이 된다. 한편, 본 연구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에 대한 용이한 해석을 위해 전

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1과 가설2에 해당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참여제약에 따른 개인 차이)

 = +*자원봉사정부지출+*인구밀도+*공공복지지출+*경제규모+*물가상승률+*지대

추구+*개인금전자원+*개인시간자원+*개인지식기술자원+*개인네트워크기회+*개인참여관습

기회+개인나이*+*개인성별+*개인가구원수+*개인기부참여+ 

 : j지역 i개인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 전체지역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 절편의 지역 간 오차

~: 지역변수 고정효과계수

~: 개인변수 고정효과계수

 

(가설2: 개인차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 +*자원봉사정부지출+*인구밀도+*공공복지지출+*경제규모+*물가상승률+*지대

추구+*개인금전자원+*개인시간자원+*개인지식기술자원+*개인네트워크기회+*개인참여관습

기회+개인나이*+*개인성별+*개인가구원수+*개인기부참여+*개인금전자원*자원봉사정부지출

+*개인시간자원*자원봉사정부지출+*개인지식기술자원*자원봉사정부지출+*개인네트워크기회*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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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부지출+*개인참여관습기회*자원봉사정부지출+[+*개인금전자원+*개인시간자원+*개인지

식기술자원+*개인네트워크기회+*개인참여관습기회]

: j지역 i개인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 전체지역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 지역변수 고정효과계수

~: 개인변수 고정효과계수

~: 상호작용 고정효과계수

[~]: 지역 간 오차

Ⅳ. 연구분석결과

1. 기술분석 결과

본 연구의 자료에서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석에 투입된 자료의 총 표본수는 34,403명

이다. 이 중 남성은 47%, 여성은 53%를 차지하였으며, 나이는 최소 19세, 최대 102세, 평균 50.08

세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참여 여부는 비참여가 87.7%, 참여가 12.3%로 나타났다. 개인수

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금전 자원제약을 측정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7.2%, 100

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4%, 200~300만원 20.8%, 300~400만원 15.4%, 400~500만원 10.5%, 

500~600만원 5.9%, 600만원 이상 8.9%로 분포되어 있었다. 시간 자원제약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여부는 39.1%가 비경제활동 상태, 69.9%가 경제활동 상태로 나타났다. 지식 자원제약에 해당하는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9.1%, 중학교 졸업 이하가 10.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3%, 대

학교 졸업 이하가 33%로 나타났다. 기회제약에서 네트워크 요인를 측정하는 단체참여 여부는 

48.8%가 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51.2%는 단체참여를 하고 있었다. 기회제약에서 참여관습

을 측정하는 장애여부는 장애인카드 비소지자(비장애) 93.9%, 장애인카드 소지자(장애)가 6.1%를 

나타냈다. 

개인수준 통제변수로서 가구원수는 1인가구 13.8%, 2인가구 30.8%, 3인가구 23.3%, 4인이상 가

구 32.2%를 나타냈다. 기부여부는 기부자가 28.8%, 비기부자가 71.2%를 차지했다.

지역수준(2수준) 표본은 16개 광역자치단체로서 조절변수에 자원봉사 정부지출(억원)은 자원봉

사센터 예산 규모로 전체 평균 일년 예산은 5.64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51억원

과 최대 20.23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지역수준 통제변수인 지역 공공복지지출은 광역자치단체 전

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측정되었는데, 평균 25.74%였으며 최소값 14.9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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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값 35.50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제규모는 지역 경제총생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RDP로 

평균 30.37(백만원), 최대 18.90 최소 61.60이었다. 물가상승률은 평균 1.3%로 최대 1.8%, 최소 

1.0%, 인구밀도는 평균 2.26(㎢/천명), 최소값 0.09 최대값 16.41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 정

부지출에서의 지대추구규모(%)는 평균 14.92, 최소값 3.31, 최대값 35.69를 나타냈다.

2. 가설분석 결과

1) 가설1: 참여제약에 따른 개인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자원과 기회 제약을 많이 받는 개인은 그렇지 않는 개인보다 자원봉

사 정도가 저조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총 다섯 가지의 자원(금전, 

시간, 지식)과 기회(네트워크, 참여관습) 제약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금전 자원

제약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수준과 참여관습 기회제약을 제외한 제약요인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 가설이 검증되었다(<표 4> 참조).

경제활동 여부로 측정된 시간 자원제약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시간 자원이 부족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113, S.E.=.041, Odds ratio=.893, p<.01). 경제활동을 평균에서 1단위 

더 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0.893배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확

률의 감소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자원제약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의 자원봉사활

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의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으로 측정된 지식 자원제약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제약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개인에게 지식자원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은 높아졌다(B=.105, S.E.=.024, Odds ratio=1.111, p<.001). 학력 및 교육수준이 평균에

서 1단위 높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1.11배로 높아져 지식이 자원봉사 참여의 유

의한 개인차이를 생성하는 제약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자원봉

사 참여를 덜 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 지식이 유의한 참여제약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 이에 학력

으로 측정된 지식자원 역시 제약 요인으로서 지식자원이 부족한 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금전 자원제약을 의미하는 가구소득수준은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차이를 가져오는 유의

한 제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B=.016, S.E.=.012, Odds ratio=1.016, p<.174).

네트워크와 참여관습에 노출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기회 제약요인은 단체참여 여부와 장애여

부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보았다. 기회제약에 대한 가설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네트워크

(단체참여) 기회제약 가설은 예측대로의 검증 결과를, 참여관습 기회제약 가설은 예측과 다른 검

증 결과를 나타냈다.

단체참여 여부 영향의 검증 결과는 네트워크 제약요인이 자원봉사 참여 여부의 개인 차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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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준다(B=1.577, S.E.=.047, Odds ratio=4.841, p<.001). 이

는 어떤 한 개인이 단체참여를 평균보다 1단위 더 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4.841배로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단체참여를 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개인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그만큼 제약됨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통한 기회제약이 자원봉사활동을 저조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의한 자원봉사 활동 정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장애여부를 통한 참여관습 제약의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예측과 달리 자원봉

사 참여의 제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B=.207, S.E.=.081, Odds ratio=1.231, p<.011). 다시 말해, 장

애를 보유한 사람, 즉, 자원봉사 대상이 되기 쉬운 참여관습 상 장애보유자들은 자원봉사 참여 요

청을 덜 받을 것이고 이에 기회 제약이 더 노출될 것으로 예상한 그룹이 오히려 예상과 달리 유의

하게 더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여부는 장애인카

드 소유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장애인카드 소유자들이 보유하는 장애 정도와 유형이 세부적으로 

고려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미한 장애 보유인 경우 기회제약이 

시간자원과 간섭효과를 일으킨 경우일 수 있다.

<표 4> 참여제약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 (가설1)

구 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Coefficient(B) S.E. Odds ratio p-value

절 편 ( ) -3.716*** 0.068 0.024 0.000

지역
수준

자원봉사정부지출 ()  0.006 0.010 1.006 0.539

지역인구밀도 () -0.005 0.014 0.995 0.715

공공복지지출 ()  -0.030* 0.009 0.970 0.010

지역경제규모 () 0.001 0.004 1.001 0.874

물가상승률 () -0.149 0.283 0.861 0.061

지대추구 () -0.021** 0.005 0.980 0.003

개인수
준

가구소득 () 0.016  0.012 1.016 0.174

경제활동 () -0.113** 0.041 0.893 0.005

교육수준 () 0.105*** 0.024 1.111 0.000

단체참여 ()  1.577*** 0.047 4.841 0.000

장애보유 () 0.207* 0.081 1.231 0.011

나 이 () -0.007*** 0.001 0.991 0.000

성 별 ()  0.250*** 0.037 1.284 0.000

가구원수 () 0.038 0.021 1.039 0.062

기부여부 () 1.339*** 0.038 3.813 0.000

절편지역분산 () 0.020*** ( =74.71, df=9)

Deviance (-2LL)
Chi-square statistic

84285.348 (n of parameter = 17)
4183.846*** (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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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2: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가설2의 검증은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개인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

찰하는 것으로, 가설1에서 예상한 자원･기회 제약에 따라 나타난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를 정부

지출이 조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참여제약에 의

해 자원봉사활동을 덜 하게 되는 개인들, 다시 말해, 정부개입이 없이는 참여제약에 더 많이 노출

되게 그룹을 구인(crowd-in)할 것이라는 가설에 해당한다. 

정책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수준 변수에 의한 함수의 기울기 역시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

는 가정을 함으로 개인 조절변수들의 무선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이를 우선 개인의 자원봉사 참

여 여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2). 가설의 검증 결과,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시간 

자원제약(경제활동 여부), 지식 자원 제약(학력), 기회 제약(네트워크)에 의해 덜 참여하고 있는 개

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증가시키는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결과 참여제약

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 간 유의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도 없었다(<표 5> 

참조). 

자원봉사 정부지출과 경제활동 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측정해본 결과(<표 5> 참조), 가

설1 검증결과와 대비해볼 때(<표 4> 참조), 자원봉사정책에 의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개인의 자원

봉사 활동 여부에 대한 시간 제약의 유의한 효과를 완화하기는 하지만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B=.009, S.E.=.013, Odds ratio=1.008, p=519). 학력으로 측정된 지식 자원제약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역시 낮은 학력 보유자들을 더 유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시사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며(B=-.001, S.E.=.008, Odds ratio=.999, p=.979), 네트워

크 기회제약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개입 역시 단체참여에 활발하지 않은 개인들에 충분하

지 않은 조절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 S.E.=.014, Odds ratio=1.003, p=.880).

<표 5>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자원봉사 개인차이 조절효과 (가설2)

2) 가설2의 검증의 다층로짓분석의 Deviance값을 산출하는 Laplace approximation 추정에서 해당 추정이 

허용하는 parameter space가 초과되어 Deviance 비교를 통한 모델 적합도 상승의 유의도는 판별할 수 없

었다. 이에 회귀식의 절편과 기울기의 지역수준 오차의 변화와 분산의 유의도를 통해 모델 적합도를 가늠

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기술하였다.

구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Coefficient(B) S.E. Odds ratio p-value

절 편 ( ) -3.715*** 0.067 0.025 0.000

지
역
수
준

자원봉사정부지출 () -0.004 0.012 0.995 0.734

인구밀도 () 0.002 0.013 1.001 0.975

공공복지지출 ()  -0.026* 0.008 0.974 0.010

경제규모 () -0.001 0.004 0.99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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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1, ** p<.01, * p<.05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모델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가설1의 모델과 가설

2의 모델 중 더 나은 모델은 가설1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2의 모델은 기울기들의 분산이 

감소함으로써 모델이 향상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바로 전단계 모델(가설1)과 비교할 때 기울기의 

지역분산이 모두 증가하여 가설1 모델보다 개인의 자원봉사 차이를 설명하는 데 더 나은 모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가설1의 모델은 자원봉사 제약요인과 함께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

어진 지역요인과 개인요인들이 투입된 모형이었으며, 기초모형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 적

합도(Deviance)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결국 자원봉사정책 예산이 개인 간 발생하는 자원봉사 참여 차이에 대한 어떠

물가상승률 () -0.061 0.248 0.941 0.811

지대추구 ()  -0.015* 0.005 0.985 0.010

개
인
수
준

가구소득 () 0.017 0.015  1.017 0.227

경제활동 () -0.141* 0.063 0.868 0.041

교육수준 () 0.130** 0.039 1.139 0.005

단체참여 () 1.567*** 0.067 4.794 0.000

장애보유 () 0.172 0.096 1.187 0.098

나 이 () -0.007*** 0.001 0.993 0.000

성 별 () 0.246*** 0.037 1.279 0.000

가구원수 () 0.056** 0.020 1.058 0.004

기부여부 () 1.334*** 0.038  3.797 0.000

상
호
작
용

자원봉사정부지출*가구소득 () -0.001 0.003 0.998 0.688

자원봉사정부지출*경제활동 () 0.009 0.013 1.008 0.519

자원봉사정부지출*교육수준 () -0.001 0.008 0.999 0.979

자원봉사정부지출*단체참여 () 0.002 0.014 1.003 0.880

자원봉사정부지출*장애보유 () 0.013 0.021 1.012 0.530

지역수준분산 () 0.033*** ( =19.984, df= 9, p=0.018)

개인수준분산_가구소득 () 0.002*** ( =24.268, df=14, p=0.042)

개인수준분산_경제활동 () 0.042*** ( =34.670, df=14, p=0.002)

개인수준분산_교육수준 () 0.017*** ( =47.394, df=14, p=0.000)

개인수준분산_단체참여 () 0.040*** ( =29.179, df=14, p=0.010)

개인수준분산_장애보유 () 0.049*** ( =19.652, df=14, p=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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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용도 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

은 참여제약을 비롯한 개인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의도하는 자원봉사

정책은 정부지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가설1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 가

설1과 가설2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의 지대추구규모, 즉, 자원봉사개발 

생산활동에 투입되기보다 정책실행 조직에서 비생산적으로 재분배되는 비용의 부적 효과가 나타

나고 있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탐색해보는 기존 자원봉사

연구와 달리 자원봉사활동의 개인 차이를 자원봉사 참여제약의 관점을 통해 설명해보는 데 있었

다. 참여제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자원과 기회의 제약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

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원봉사정책이 정부지출을 통해 자원과 기회라는 

참여제약에 의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조절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원과 기회라는 참여제약에 의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참여 제약에 더 많이 노출된 개인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를 조절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이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봉사 정부지출

이 지역에 속한 개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의 검증결과, 참여제약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 차이는 시간과 지식에 해당하는 자원 

제약과 네트워크에 의한 기회 제약에 의한 개인 차이에 대해서 예측대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금전 

자원 제약과 참여관습 기회제약에 대한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간이 부족하고 지

식이 부족할수록 개인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단체참여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회가 줄어들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도 유의하게 줄어들

었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자원과 기회라는 매우 구체적인 제약요인에 의해 체계

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네트워크 

참여기회는 다른 어느 제약보다 큰 효과를 내는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참

여기회란 마을조직, 동아리, 동창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참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은 단체활동을 하는 개인 대비 네트워크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봉사 기회가 없어 자원봉사를 하기까지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제약은 참여

가격을 높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참여확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기존 연구들(Lee & Brudney, 2009; Rotolo & Berg, 2010)과도 일치하는 발견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 조절효과는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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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정부지출이 개인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별로 다른 구인효과가 

이론적으로 제안된 바 있고(Andreoni, 1989), 실제 경험적 분석결과로도 검증된 바 있지만

(Stadelmann-Steffen,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특정하여 개인

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투입되는 공공자원이 자원봉사 참여 제약에 취약한 개인들의 참여를 구

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합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첫째 기존 분석들은 주로 정부지출에서 공공복지지출을 변수

로 설정하였는데, 공공복지지출과 자원봉사 정부지출 간에 존재하는 공공자원 규모의 차이를 생

각해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들의 저조한 자원봉사참여를 공공복지지출이 차별적으로 

구인한다는 점(Stadelmann-Steffen, 2011)과 달리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면 우선 자원봉사정책을 통해서는 개인이 처한 자원에 의한 참여제약을 넘어설 만큼의 

규모로 자원 투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인의 불균등한 참

여 차이를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조절하고 있는가가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개인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 바는 없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수

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거나 혹은 자원봉사정책 실행방식의 문제 등 광범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

일 수 있다. 특히, 통제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의 지대추구 규모가 유의한 부의 영

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자원봉사정책 실행 과정에서 자원봉사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는 공공자

원이 실행조직 수준에서 비생산적 재분배로 누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지역에 속한 개인들로 자원이 충분히 이전되어 자원

제약에 노출되어 참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원 지원이 없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

운 그룹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자원봉사개발 중간조직의 성장에 보다 기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의한 제약요인인 시간, 

지식, 네트워크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이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으로 시간이 모자란 그룹, 학력이 낮은 그룹, 단체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그룹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자원봉사정책의 자원봉사 정부지출

은 이들 그룹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자원봉사정책을 통해 지출되는 정부예산이 지금보다 더 자원봉사개발 활동에 생

산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유형의 제약을 받

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제약을 정부가 완화해줌으로써 개인의 참여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낮추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합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알맞은 정책수단은 무엇인가도 지속적으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현행 자원봉사정책이 인구사회학적 자원봉사 참여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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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13)에 의하면, ‘자원봉사의 개방성과 소외층의 참여 증진’이라는 정책과제(1-1-3)가 존재하

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책과제의 논리나 실행방식, 정책수단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못

한 채 남아 있음을 볼 때, 이를 왜 어떻게 실행해야할지의 논리와 근거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비록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노인 등 참여관습에 의해 

기회제약에 노출된 그룹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누가 더 

참여하는가보다 누가 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이들을 구인하려는 노력이 갖는 정

책적 함의는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최지민 

외, 2015. 참조). 최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찾아가는 동사무소’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

며, 주민복지 공급을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에서 참여관습 기회제약에 노

출된 시민들을 포함하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공공서

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향후 분석방법과 분석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분석방법

에 있어, 향후 자원봉사정책이 보다 실행되면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종단분석이 필요하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의 제한적 연구결과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다. 분석자료에 있어서는, 기

초자치단체 수준과 국제 수준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다양화와 세분화도 제안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활동 정도는 자원

봉사 여부로만 측정되었는데 향후 다양한 조작적 정의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의 범

위와 대상(장애인, 아동, 노인 등), 장소(동네, 원거리 등)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차이에 대

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수준 독립변수로 설정된 자원 및 기회의 참여제약 요인들 역

시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

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들이 극복되는 가운데 실증적 연구로서의 자원봉사정책연구가 축적･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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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lunteering as Rational Choice: How Does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Interact with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by 

Participation Barriers?

Song, Jeong An

This study aims to explain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based on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amine how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interacts with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For this, two hypotheses were posited. First, resource･
opportunity barriers would be a significant factor differentiating individuals in volunteering. 

Second,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would interact with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a 

way that public resources help individuals more exposed to the two types of barriers volunteer 

more. The data that this study uses are the 2015 Social Survey by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2015 Volunteer Center Report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Method includes HGLM(binominal 

logistic multi-level model).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in time･knowledge resource and 

opportunity by network are mak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volunteering participation choice 

among individuals. However,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had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Finall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volunteering, rational choice, participation barrier, volunteering policy, governance


